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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

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

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

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

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

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

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
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

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
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색인어

환자의 자율성, 온정적 간섭주의, 선행의 원칙, 환자의 최선의 이익



287

조선우 -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I. 서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생명의료윤리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

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비첨

(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 [1]가『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에서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
칙과 함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

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

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
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

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
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
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paternalistic)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한 개입을 통해 환
자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의 자율성이 무
시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권리 및 존엄성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
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2-4]. 그것이 환자가 원치 않을 
때조차 환자에게 결정을 내릴 것을 강요함으로

써 오히려 환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무시하거

나 실제로는 지나친 주관주의나 개인주의로 이
어져 다른 중요한 여러 가치들 및 도덕적 공동체

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
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

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1]. 
필자는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

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Manne Sjöstrand) 등의 논
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

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

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

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
당화되어야 하며 이 때 환자의 자율성 행사 여부

는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서 사고되

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II. 환자의 자율성과 온정적 간섭주의의 
충돌

비첨과 췰드리스[1]에 따르면, 온정적 간섭주

의는 한 사람의 선호나 행위를 다른 사람이 의도

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타인의 선호

나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호나 행위

가 무시되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목적이나 
그 사람에게 발생할 해를 막거나 완화한다는 목
적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무시를 정당화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전형적으로 그것이 자율적이

지 않은 환자를 향할 때 약한 것으로, 그리고 그
것이 자율적인 환자를 향할 때 강한 것으로 불린

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비첨과 췰드리스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온정적 간섭주의는 선행

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표현한 선호나 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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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

적 간섭주의와 자율성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

럽다. 그러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생명의료윤

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라는 것을 고
려해볼 때, 이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 간
섭주의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로 필자가 이 글에

서 주목하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로 문제가 되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성을 역설적이게도 자율

성을 근거로 하여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비첨과 췰드리스는 이러한 정당화의 가능한 한 

가지 방식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택한 학
자들 중 한 명인 드워킨(Gerald Dworkin) [5]
은, 온정적 간섭주의는 완전히 합리적인 사람들

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할 “사회 
보험 정책”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의 자
율성에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
위를 통제하는 제한적 권한을 갖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우리의 결정이 무시되는 것은 
우리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온정적 간섭주

의는 우리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이 아닐 수도 있게 될 것이다[6].1) 그러나 비첨

과 췰드리스는 이러한 접근이 개인의 실제적 동
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

한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온정적 간섭주의가 화
해될 수 없으며 온정적 간섭주의는 선행의 원칙

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이
러한 맥락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로부터 자율

성에 기초한 정당화를 적당한 거리에 두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개
입에 동의할 것이라거나 합리적으로 우리의 개

입을 승인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더 나은 또는 최
소한 덜 위험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1]. 그
러나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들

이 자율성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곧바로 “따라서 온정

적 간섭주의적 행동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정당

화는 [간섭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을 자율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고, 이 둘의 균
형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첨과 췰드리스는 약한 온정적 간섭

주의적 행위들과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행위

들의 매우 제한된 범위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정당화 및 온
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
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

함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필
자는 이 글에서 최근 다시 한 번 자율성의 이름

으로 온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셔스트란드 등[7]의 논의

에 주목한다. 이들은 자율성이 침해당하지 않아

야 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증진

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환자

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 자체가 환
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

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
율성 존중의 원칙과 필연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환자의 실질적 자
율성을 침해하게 되는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

1)	존 롤스 역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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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구분하여 그것들이 각각 자율성에 근거하

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필자는 이들의 
논의를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비첨

과 췰드리스의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III.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비첨과 췰드리스의 
논의는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우에는, 그 핵
심조건인 환자의 실질적 자율성의 부재 때문에 
자율성과 선행 사이의 성가신 충돌이 일반적으

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

의는 이론적으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
는 것 같다. 물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실질적으

로 비자율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어려움 및 
행위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는 어려움 때문에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도덕적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그들에게 발생하는 해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은 논쟁이 되는 전제가 아니라

는 것이다[1]. 
비첨과 췰드리스가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기에는 온
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에 의해 침해되는 실질적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소하게 자
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중대한 해를 막거나 
중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그럴 듯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명분을 지닌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

서 주장하는 것처럼 심지어 강한 온정적 간섭주

의적 행위들도 때때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
한다[1].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정당화의 다섯 
가지 조건을 나열한다. 그것은 첫째로 환자가 중
대한 예방 가능한 해를 입을 상황에 있다는 것, 
둘째로 온정적 간섭주의적 행위가 아마도 그 해

를 막아줄 것이라는 것, 셋째로 온정적 간섭주의

적 행위가 그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그 환
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 넷째로 자
율성을 제한하는 것을 대체할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을 보장하고 위험을 줄여주면서 자율성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대안이 채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비첨과 췰드리스가 정당

화되는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예로 제
시하는 것은 척수조영술 검사 결과를 받은 한 환
자의 사례이다. 그 검사는 심각한 병적 이상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재검

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릴 경
우 환자는 우울해하거나 초조해할 것이고 그 환
자 및 다른 환자들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부터의 
지식에 근거했을 때 의사는 그 사실이 재검사에 
대한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고 확신한다. 그래서 의사는 두 번째 검사 결과

에 대해서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전에 정보를 완전히 진실되게 알리고자 하
지만,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가 물었을 때
에는 그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기로 결
정한다. 비첨과 췰드리스는 이 사례에서 선행이 
자율성 존중보다 (일시적으로) 우선시되기는 하
였지만 이 의사의 일시적인 비공개 행위는 도덕

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한다[1]. 즉 여기서 일시

적으로 침해되는 환자의 자율성은 사소한 것이

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침해를 통해 환자가 우
울해지거나 초조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은 중대한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첨과 췰
드리스는 자신의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 환자에게 수혈을 제공함으로써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환자의 실질적인 자율성

을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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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은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 사례

를 언급하면서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자
신의 신앙의 교리를 고수하면서 수혈을 거부하

는 것이 비자율적이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제도적 권위에 대한 신
뢰에 기반을 둔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1] 이 사례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비첨과 췰드리스

는 침해되는 자율성의 정도와 그러한 침해를 통
해 확보되는 환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 여부에 따
라 온정적 간섭주의적 사례들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셔스트란드 등[7]은 비첨과 췰드리스와 마찬

가지로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경우에 따라 정
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자율성 개
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주로 권리

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비첨과 췰드리스[1]와 구
분된다. 이들에 따르면 자율성을 권리, 특히 소
극적(negative)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

에는 환자들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치료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거나 조종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간
주되는 환자의 선호나 결정을 무시하는 강한 온
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일
단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
율성을 가치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표현

한 선호나 환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그 결과

로 환자의 더 큰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입증

될 수 있는 한, 일차적인 환자의 자율성 침해는 
역설적으로 자율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
다. 특히 그들은 자율성의 실제적 행사뿐만 아니

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측면에서 자

율성을 사고하고,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을 통
해 침해되는 현재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입을 통해 확보되는 미래의 자율성을 고려함

으로써 자율성의 침해를 통한 자율성의 보호 및 
향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강한 온정적 간
섭주의의 사례로 셔스트란드 등이 주목하는 것
은, 계속 깊은 진정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진
정제를 투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자율적인 환자

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부상을 입어 재활 치료

를 받고 있던 환자가 어떤 사고나 큰 고통을 겪
은 직후 치료를 거부할 때 그 결정을 무시함으로

써 이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

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고통)
완화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불치병의 말기 단
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

할 때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 등이다. 이 사례들

에서 환자들의 선호 및 자율적 결정을 무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그렇게 함으로써-즉 그렇게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이 환자들이 이미 가지

고 있는 자율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례들은 주체가 자
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이미 자율적 주체라는 사실을 통해 온정

적 간섭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약
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사례들과 구분된다[7]. 

그러나 셔스트란드 등은 이러한 모든 사례들

이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확실히 정당화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일
차적으로 침해되는 자율성보다 그 결과로 보호

되거나 확보되는 자율성이 더 크다는 것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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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환
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

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

내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의 자율성을 침해

함으로써 확보되는 미래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온정

적 간섭주의적 개입으로 얻어질 미래의 자율성

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삶을 마치는 
방식에 대한 환자의 핵심적 바람을 무시함으로

써 침해되는 자율성을 언제나 상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7].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은 특정 경우에는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적 개입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데, 이러한 특정 경우에는-비첨과 췰드리스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았던 강한 온정적 간섭주

의의 사례인-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사례가 해당

된다. 이들은 이 사례에서처럼 온정적 간섭주의

적 개입을 통해 오랜 시간의 자율적 삶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강한 온
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율성이 언제나 보건 의료에

서의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정당화되기 힘든 사례로 간주

한 불치병 말기 환자의 사례와 이들이 정당화되

기 쉽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사례

는 정말로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환자의 연장되는 수명만큼 그 환자의 미래 자율

성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들의 전제하

에서 생각해보면, 환자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전자의 경우보다

는 후자의 경우에 환자가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

는 수명이 더 길 수 있지만, 인간의 수명과 관련

하여 확실한 것은 없다. 적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억지로 수혈을 받게 된 여호와의 증
인 신자가 불치병 말기 환자보다 더 먼저 사망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그 전제 역시 타당하

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

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수혈에 의해 
자신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알게 된 환자

처럼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자율성을 행사할 의
지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수명은 연장되더라도 그의 자율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례의 간극을 좀 더 근본적으로 좁힐 수 있는 
논증이 셔스트란드 등[7]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경우에 따라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따라

서 자율성이 언제나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와 대
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후,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측면에서는 강한 온정

적 간섭주의적 정책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을 피력하고 있다[7]. 왜냐하면 첫째로, 설령 강
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을 통해 자율성이 전
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입의 
과정에서 침해되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간과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의 어떠한 침해도 없
이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즉 이를테면 교육이나 상담 혹은 심리치료 같은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이 실제로 자율성의 향상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끌어오는 린들리(Richard Lindley) 
[8]의 이론은 실제로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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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셔스트

란드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강한 온정

적 간섭주의적 개입 역시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린들리는『자율성(Autonomy)』이라는 자신

의 책에서 온정적 간섭주의적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
공 기관 등에서 자신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권력을 가
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이들의 이해관계와 대치된다는 것을 인
식하지도 못한 채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포함된다. 즉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와 관련

된 결정을 내릴 때, 그가 선행의 원칙을 지키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정말

로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온정적 간섭주의

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린들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

자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적 정
책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근거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쉽게 획득되거나 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자율성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

의 결정을 내리는 연습, 즉 그것이 현명한 결정

이든 아니든 자신의 자율성을 계속해서 행사하

는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8]. 이
렇게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정책을 통해 자율

성이 침해당할 것은 확실한 반면 그러한 침해의 
대가로 환자에게 이익이 주어질 것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
대하기 힘들다면, 자율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

여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것
은 합당해 보인다. 

다시 앞에서 논의한 사례들로 돌아가면, 온정

적 간섭주의적 개입으로 연장된 말기 환자의 수
명과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수명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다고 해도 후자의 경우에 확보되는 
자율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린들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율성은 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수명의 연장보다

는 자율성을 행사하는 연습에 의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중
요한 선택의 기록에서 자신의 중요한 신념에 따
라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 실패한 환자가 남은 인
생동안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셔스트란

드 등은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이 경우에 
따라 자율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
장을 자신들의 다른 주장들과 모순되지 않는 방
식으로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IV.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그렇다면 비첨과 췰드리스가 자율성과 선행 
사이의 성가신 충돌이 없어 쉽게 정당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간주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어
떨까? 필자는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심도 있
게 분석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에 집중하여,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과연 자율성에 근거하

여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약
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이들의 논의에서 주
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

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의사

결정 능력(competence), 결정을 실행에 옮기

고 자신의 욕구, 목표, 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실
현할 수 있는 실행력(efficiency), 그리고 진정성

(authenticity)에 주목하며 이 각각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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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이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도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실행력의 중
심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실행력의 측면

에서의 분석은 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측면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들이 논의하는 자
율성의 구성 요소로서의 진정성은 주체의 욕구

와 관련된 것으로, 세뇌나 자기기만 혹은 조종이

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욕구가 자율적 욕구라

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에 대한 논
의에도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비첨과 
췰드리스[1]에 따르면 자율성의 세 가지 조건은 
1)의도적으로 2)이해하면서 3)통제적 영향력으

로부터 벗어나서 행위하는 선택자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고, 환자의 자율성 실현에서 핵심적 역
할을 하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 이들이 제시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 
의사결정시의 자발성, 정보의 공개 및 이해, 그
리고 환자의 결정과 승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사결정능력과 
정보의 획득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행력이지

만, 진정성 역시 위의 조건 중 “통제적 영향력으

로부터 벗어나서”라는 항목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것은 비첨과 췰드리스뿐만 아니라 프랭크푸르

트(Harry Frankfurt)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특히 약물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의 자율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고려했던 요소이다

[1,9,10].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측면에 집
중하여 자율성과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 의사결정능력과 온정적 간섭주의

셔스트란드 등[7]은 먼저 의사결정능력의 측
면에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검토한다. 이들

이 사용한 예를 보면, 뇌염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환자가 그의 정신적 능력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환자의 거
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약한 온
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이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그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실질적 자
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의 강제적 개입은 그의 정신적 능력을 복구

하는 것을 통해 자율성, 특히 의사결정능력을 복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의 자율

성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증진된다. 따라서 이
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을 복원, 혹은 증진하기 위
해 시행되는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은 자율

성의 이름으로 쉽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실행력과 온정적 간섭주의

실행력의 측면에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셔스트란드 등은 밀(John 
Stuart Mill) [11]이 제시한 파손된 다리를 막 
건너려고 하는 한 사람의 사례를 사용한다. 그가 
다리 위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다
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릴 방법이 없
다면, 우리가 그를 막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
당화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가 다리가 파손되었

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의
사결정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 능력을 제
대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며 결국 그에게는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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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의 행
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의 실질적 자율성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의 성격을 띤다. 또한 그를 막고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 혹은 실행력

의 측면에서 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은 일견 쉽게 정당화되는 것
으로 보인다[7].

그러나 셔스트란드 등은 정보의 강제적 제공

이 언제나 주체의 자율성 보호 및 증진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을 던진다.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이다. 자신이 
헌팅턴 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
임을 알고 있는 환자가 현 상태에 만족하고 자신

의 인생계획을 잘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와
중에 그 유전자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권유받았다고 
해 보자. 만약 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져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셔스트란드 
등은 이 환자가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의 (미래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보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7]. 물
론 이 사례에서는 환자가 현재 자율성을 결여하

고 있다고 간주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검
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을 무시하고 검사

를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약한 온정적 간섭주

의적 개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사례는 정보의 강제적 제공이 언제나 
자율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실행력 측면, 특히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언제나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3. 진정성과 온정적 간섭주의

진정성의 측면에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셔스트란드 등이 사용하는 예
들 중 하나는 밀러(Bruce Miller) [12]가 제공

한 것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래 의미 있고 행
복하다고 생각하던 삶을 잘 이어가다가, 한 번의 
자살 시도 이후 존엄성 있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

며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이다. 밀러는 이러한 경
우, 즉 죽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가 그의 전반적

인 인생 계획 및 그에게 깊이 자리한 가치관이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환
자의 실제 결정이 그의 진정한 욕구에 따른 결
정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가 그의 실
제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12].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일시적 개
입이라는 전략, 즉 한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위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의 개입은 정당화

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1]. 물론 이 경우 
그 사람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이라는 사
실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실제로 밀러가 소개한 이 사례에서 환자

의 치료거부는 담당의에 의해 무시되었고 시간

이 조금 지난 후 그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새롭

게 보게 되고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죽기를 바라며 치료를 
거부한 환자의 결정은 그의 진정한 욕구에 근거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이 아니었

으며, 그의 결정에 대한 무시는 실제로 그의 실
질적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

한 개입은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성격을 띤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그의 진정한 욕구가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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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증진

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견 진정성의 측
면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약한 온정적 간섭

주의적 개입은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쉽게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셔스트란드 등은 이러한 정당화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보
건의료의 맥락에서 통상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

적 개입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환자가 진정으

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환자보다 더 잘 알 수 있
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7]. 물론, 예를 
들어 우리가 진정한 욕구란 그 욕구를 가진 주체

의 전반적 인생 계획과 그의 깊이 자리한 가치관 
및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의료

진은 환자의 주변인들의 의견과 환자의 이전 기
록들 및 환자와의 이전 만남들 등을 고려하여 환
자가 지금 표현하는 욕구가 진정한 욕구인지 아
닌지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자의 인생 계획과 가치관 및 목표 등은 
어느 시점을 계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가지게 된 욕구가 환자에게 있어 진
정한 욕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밀러

가 제공한 사례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옳았던 것
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보
이더라도 그의 진정한 욕구에 근거한 것이고 따
라서 그의 결정이 자율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결
정을 무시함으로써 보호되거나 증진되는 자율성

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의 측면에서 자율

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적 개입이 정말로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는 불확실하며, 진정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약
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은 자율성의 이름으

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4. 실질적 자율성과 온정적 간섭주의

지금까지 필자는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에 근
거하여,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 역시도 그
것이 의사능력 복원 및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
행될 때를 제외하고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이제 이러

한 정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추가적으

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 자율성의 문제

이다. 사실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비해 쉽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

되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표현한 선
호나 환자의 결정이 무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
정에서 환자의 실질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환자에 대
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해당 환자가 실질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자가 실
질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비첨과 췰드리스[1], 그리고 셔스

트란드 등[7] 모두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후자

의 연구자들은 그래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와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구분이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

들의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7]. 비
첨과 췰드리스 역시 자율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질적 자율성과 비실질적 자율성의 경계가 임
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인 맥락, 이를테면 특정한 목적의 
견지에서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이 조심스럽게 정
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많은 경우 보건의료 전
문가들이 환자의 자율성과 특히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의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
앞에서의 논의와 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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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사고해보면,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려면 개입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의사결정능력, 실행력, 그리고 진정한 욕
구의 측면 중 적어도 하나에서라도 자율성을 결
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의사결정능력과 실
행력은 확실히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

이 실질적 자율성을 구성하게 되는 보편적 기준

을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비첨과 췰드리스가 낙
관적으로 주장했듯이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능력과 실행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삶
의 다른 영역들에서-비첨과 췰드리스가 사용하

는 예를 들자면 재판을 받는 것, 닥스훈트를 기
르는 것, 수표를 쓰는 것, 의대생들에게 강의하

는 것 등에서-유연하게 잘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진정성의 문제는 실질적 자율성의 측
면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
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환자의 어떤 욕구가 진정

한 것인지의 여부를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 특
히 의료진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떤 개입

이 환자의 실질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상 
어떤 욕구가 진정한 욕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환자 본인에게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사후적으로만 그것이 진정한 욕구였는지의 여부

가 어느 정도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환자

의 결정이 자율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결
정의 근거가 되는 욕구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사
고한다면, 즉 이를테면 약물에 계속 의지하겠다

는 약물 중독자의 결정이 그 욕구의 진정성 결여 
때문에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 대부분이 
생각한다면, 실질적 자율성이 결여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자율성을 기준으로 강한 온정적 간
섭주의와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나누어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화가 어려운 전자와

는 달리 후자는 훨씬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성공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V.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최선의 
이익

지금까지 이 글은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

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면서 자율성과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국 온정적 
간섭주의는 그것이 의사결정능력의 복원 및 증
진을 위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형태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게다가 온정적 간섭주

의를 환자의 실질적 자율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강한 버전과 약한 버전으로 구분하는 것도 실제

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이 온정

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대부

분은 여전히 의료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현명하지 못한 판
단을 내렸을 때 의료진이 온정적 간섭주의적 방
식으로 개입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히

려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온정

적 간섭주의의 정당성을 자율성이 아닌 다른 무
언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며, 그 다른 
무언가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 중 하나는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안하듯 선행의 원칙이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강제적 개입

의 결과로 환자가 좀 더 자율적인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
대하는 것이다. 



297

조선우 -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필자는 비첨과 췰드리스의 입장에 완
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
고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은 많은 경우 의학적 
측면에서의 환자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많은 학자들

이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주의 깊
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환
자의 최선의 이익은 그들의 선호와 밀접한 연관

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된 의무

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요지의 선행 모델

을 제시한 펠리그리노(Edmund Pellegrino)와 
토마스마(David Thomasma)[13]를 비판한다. 
비첨과 췰드리스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선행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자율성 모델을 단순히 재
진술하는 것일 뿐이며, “만일 환자의 선호만으

로 의사가 선행을 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 결정된

다면, 순수한 의학적 선행이라기보다는 자율성 
존중이 우위를 점한 것이고, 온전한 간섭주의의 
문제는 증발해버리고 만다”고 주장한다[1]. 이
들은 의료 전문인이 우월한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으며,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은 환
자의 선호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입각한 순수한 
의학적 선행에 가까워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순전히 의학적인 

측면에서 사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문제는 간
단해질 것이고, 비첨과 췰드리스가 논의하고 있
는 대부분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사례들

은 쉽게 정당화될 것이다. 이를테면 환자가 요구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 치료에도 도움

이 된다면 그 정보의 차단은 의학적으로 정당화

될 것이며, 환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수혈을 진행

하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 임박한 죽음을 막고 생
명을 연장한다면 그러한 수혈은 의학적 측면에

서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의 문제는 우
리의 행복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어
떤 환자들은 자신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오래 사
는 것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생을 마감하는 것
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비첨과 췰드리스 역시도 온정

적 간섭주의가 선행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율성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
제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의사의 
선행 및 온정주의적 개입과 관련해서도 자율성

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든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
으며, 이 때 자율성은 최선의 이익과 충돌하면서

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라기보다는 환
자의 이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사고되어야 한
다고 본다. 이것은 환자의 이익이 의학적 측면에

만 집중되어 사고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이고 포
괄적으로 사고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보건의

료의 실제적 사례들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환자

의 최선의 이익에는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환자의 가족 및 친지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고려, 그리고 자신의 자율성 행사와 관련하여 환
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행복의 
차원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필자는 셔스트

란드 등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율성의 보호 및 향상이 어떻게 환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온
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사례들을 자율성과 환
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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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환자의 최
선의 이익이라는 틀 안에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병합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절차에 어
떻게 반영되어야 할지의 문제는 앞으로 남아 있
는 연구 과제이지만 Pellegrino와 Thomasma 
[13]가 시사하듯 환자의 선호에 입각한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 안에서 
사고될 수 있을 때,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

의 원칙에 입각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충돌은 보
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강조는 환자의 권
리 및 존엄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
한 지나친 강조는 다른 원칙들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거나 오히려 전반적인 환자의 삶의 질 증
진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보이려고 시도한 것처럼, 온정적 간섭주

의의 정당성마저도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찾으

려 하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의 한계를 드러낸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고될 수만 있다면 자율성을 존중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오히려 환자의 최선의 이
익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되는 선행의 원칙에 의
해 더 잘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환자

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의학적인 관심에

만 한정되지 않고, 환자의 자율성의 행사를 통한 
주관적 행복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고될 때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정당화도, 그리고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

중의 원칙의 충돌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자율성 실현

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에 정확히 어
떤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앞으

로 남아 있는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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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

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

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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